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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KFTC) 집행 데이터 분석 결과는 주요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의 
사실상의 편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정책 결정권자들은 한국 정책결정권자들에게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요구해야 하며, 한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위의 권한 확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집행 데이터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가 미국 기업에 
경쟁법 위반에 대한 주요 제재 수단인 과징금을 불균형 하게 높게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 동안 미국 기업에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한국 기업 평균 
과징금의 21배에 달했습니다. 

 
 미국 기업 전체 과징금의 87%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미국 기업에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여전히 한국 기업 평균 금액의 3배에 달합니다. 

 
 대형 미국 기술 기업은 행태적·구조적 시정 조치를 통해 반경쟁적 행위를 바로잡는 

'시정 명령'과 관련하여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지만, 한국 재벌 기업은 훨씬 더 엄중한 
형사 고발 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 외국 기업의 과징금 점유율은 한국 경제 내 이들 기업의 매출 비중보다 8%포인트 더 
높습니다. 

 
 중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외국 기업 전체 과징금의 1% 미만에 불과한 반면,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81% 이상을 차지합니다. 

 
 한국의 재벌 대기업의 과징금 점유율은 이들의 매출 비중보다 8%포인트 낮습니다. 



정보기술혁신재단 | 2026년 10월 페이지 2  

목차 
주요 내용 .................................................................................................................................. 1 

서론 .......................................................................................................................................... 3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및 규제 ............................................................................... 4 

최근 집행 조치 .................................................................................................................... 4 

입법 가능성 ........................................................................................................................ 5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집행 데이터 ........................................................................................ 7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한국 및 타국 기업 대비 현저히 높아 ........................................... 7 

외국 기업 대상 과징금 비중, 한국 내 매출 비중 대비 현저히 높아 ......................................... 8 

미국 빅테크에 대한 과징금 및 제재 편중 현상, 한미 간 갈등 유발 .......................................... 9 

미국 빅테크에 대한 편향성 해결 방안 ....................................................................................... 13 

경쟁 정책 공약 .................................................................................................................. 13 

통상 조치 .......................................................................................................................... 14 

결론 ........................................................................................................................................ 17 

부록 ........................................................................................................................................ 19 

감사의 글 ............................................................................................................................. 21 

저자 소개글 .......................................................................................................................... 21 

ITIF 소개 .............................................................................................................................. 21 

각주 ........................................................................................................................................ 21 



정보기술혁신재단 | 2026년 10월 페이지 3  

 

서론 
미국과 한국은 1953년부터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양국의 오랜 전략적·경제적 관계는 상호 
번영과 안보에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미국은 한국에 690억 달러 이상의 상품과 약 
290억 달러 규모의 서비스를 수출했으며, 한국은 미국에 1,250억 달러 이상의 상품과 150억 
달러이상의 서비스를 수출했습니다.1 한국은 미국의 10번째로 큰 교역국이며, 미국은 한국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입니다.2 미국과 한국이 교역하는 상품은 양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상당의 석유 및 첨단 제조 장비를 수입하는 한편,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수백억 달러 상당의 자동차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엔비디아(Nvidi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브로드컴(Broadcom)과 같은 미국 AI 기업들이 사용하는 SK하이닉스, 삼성 등 한국 기업의 반도체 
및 첨단 메모리 칩을 100억 달러 이상 수입하고 있습니다.3 

미국과 한국 간의 상당한 양자 무역 외에도, 상대국에 대한 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2025년 한국의 대미 외국인 직접 투자(FDI) 잔액은 주로 자동차 부품 및 산업 
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95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24년 미국의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 
잔액은 36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4 2025년 7월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제약, 조선 등의 
산업 확충을 위해 추가로 3,5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미국 
다국적 기업(AMNE)의 기여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본사를 둔 
이커머스 기업은 쿠팡은 자사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물류 인프라를 통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시장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6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기술 기업들이 차별적이고 수탈적인 규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혁신에 투입할 인력과 자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은 자사 기업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엄청난 기여도에 반해, 한국의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수행하는 강압적인 집행 방식, 불투명한 
법적 절차, 그리고 과도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미국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기존 반독점법을 가혹하게 집행하는 데 더해, 
이들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큰 준수 비용을 부담시킬 디지털 플랫폼 규제도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대적인 태도는 AI 패권 다툼이 격화되는 엄중한 시기에 한미 간의 경제·기술 협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이러한 우려스러운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7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보여준 차별적 행태와 유사하게, 
일정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산업별 사전 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8 
이러한 규제는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집행 과정에서는 유럽집행위원회의 DMA 시행 및 
집행 사례에서 드러나듯 사실상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을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9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DMA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0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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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술 기업들이 차별적이고 수탈적인 규제 정책을 준수하느라 혁신에 쓰여야 할 인력과 
자본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취한 주요 제재 조치를 살펴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짚어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서는 2025년까지 지난 10년간 
집계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데이터를 분석하며, 이 기간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공정위 전체 과징금에서 불균형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이러한 명백한 편향 징후가 지속되거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통과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대응 방안들을 검토합니다. 마지막 섹션은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이익 모두를 
위해 상호 이익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및 규제 

최근 집행 조치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은 한미 경제 관계에서 지속적인 
마찰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랜 기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르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 왔습니다.11 쟁점은 미국 기술 기업들이 관련된 일련의 주요 사건에서 
공정위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중립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미국 
기업들에 가해지는 누적된 부담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해당 기록 자체가 차별적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나 다른 외국 기업들에 
비해 체계적으로 더 무거운 법 집행 부담을 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사실적 근거를 
제공합니다.12 

미국 기업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퀄컴 
사건입니다. 2016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및 모뎀 칩 판매 
행위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4월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13 대법원은 경쟁 모뎀 칩 제조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 
거부·제한 행위 및 휴대폰 제조업체에 대한 모뎀 칩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의 연계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을 인정한 반면, 별도의 라이선스 조건에 관한 판단은 기각했습니다. 

구글 역시 디지털 시장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법 집행 조치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안드로이드 파편화 방지 계약(AFA) 건으로 당초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발표했으나,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2,249억 3,0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14 2023년에는 게임 
개발사들이 Google Play와 경쟁하는 한국의 모바일 앱 마켓플레이스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에 대해 별도로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15 2026년 7월, 
공정위 사무처는 게임 개발사들에게 구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구글의 
'게임즈 벨로시티 프로그램(Games Velocity Program, 일명 프로젝트 허그)'에 대해 심의 절차를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구글이 경쟁 앱 마켓 대신 Google Play를 우대하는 조건을 걸고 
이러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16 

 



정보기술혁신재단 | 2026년 10월 페이지 5  

쿠팡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사례입니다. 2024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자사 제품에 유리한 상품평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1,40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17 이후 의결서에서는 최종 과징금이 
1,628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18 해당 공정위 의결의 피심인은 미국 법인인 쿠팡(Coupang, 
Inc.)의 한국 자회사 쿠팡(주)과 CPLB(주)였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2024년 9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19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역량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6년 6월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산하 임시 조직인 '중점조사기획과'라는 임시 고순위 조사 전담 
부서가 신설되었으며, 2026년 10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20 이 부서는 
조사관리관이 중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결정 및 이행 
점검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21 

절차는 제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공정위 조사를 반복적으로 받은 미국 기업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2025년 11월 전미아시아연구소(NBR) 보고서는 일관된 불만 사항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증거 기록에 대한 접근 제한, 공격적인 현장조사(dawn raids),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 이러한 요구 범위를 줄이기 위한 법적 구제 수단의 실질적 부재, 그리고 위반 혐의 사실 
및 경쟁 제한성 논리(theory of harm)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입니다.22 또한 인터뷰에서는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조사 범위나 중점이 달라질 수 있어, 기업들이 어떤 행위에 대해 대응하거나 
방어해야 할지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복잡한 제품 
설계, 순위 산정, 결제, 데이터 및 글로벌 비즈니스 시스템에 크게 좌우되는 디지털 경쟁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소명해야 할 혐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기업은 집행 기관이 위반 사항을 확정하기도 전에 더 높은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비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과 절차들을 종합해 볼 때, 이는 경쟁법뿐만 아니라 통상에 대한 우려도 자아냅니다. 
관련된 비차별 원칙은 현재의 분쟁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2012년부터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에 따라, 각 당사국의 경쟁법 집행 정책은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결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3 또한 한국과 미국은 2025년 11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이 보다 
광범위한 양자 간 약속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중립성 이상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또한 
조사권, 증거 접근권, 제재, 그리고 사법적 심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계류 중인 입법 안건은 이러한 시험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입니다. 

입법 가능성 
이러한 집행상의 우려는 비단 디지털 플랫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퀄컴(Qualcomm) 
사건은 특허 라이선스 및 모뎀 칩과 관련된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경쟁정책 논의는 
디지털 플랫폼에 점점 더 집중되고 있으며, 정책 담당자들은 건별 사후 집행을 넘어 공정위의 정책 
수단을 확장할 새로운 규제 도입을 검토해 왔습니다. 202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중요한 참고 모델로 삼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플랫폼법)'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24 이 법안 제정안은 시장을 지배하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에 대해 사전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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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었습니다.25 이는 개별 행위가 발생한 이후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위법성을 입증하던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MRFTA) 방식의 단독행위 규제 틀에서 벗어난 시도였습니다.26  
또한, 이는 별도의 사전 규제(ex ante regime) 제도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MRFTA)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플랫폼 시장에 맞게 보완하는 데 그쳤던 2023년 1월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보다도 더 나아간 조치였습니다.27 

하지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PCPA)은 원안 그대로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28 2024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MRFTA) 개정 추진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29 개정안은 사전 지정 제도를 폐기했지만, 여섯 개 서비스 범주(모두 디지털 
플랫폼)에 걸쳐 대형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를 추정하는 규정, 앞선 제안과 관련된 여러 행위에 대한 
제한, 그리고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최대 과징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유지했다.30 법적 
형식은 변경되었지만, 정책의 핵심 내용은 상당 부분 유지된 셈입니다. 이후 입법 논의는 단일 
모델로 수렴하기보다 오히려 넓은 범위로 확산되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지정을 포함한 게이트키퍼(gatekeeper) 방식의 경쟁 규제와 계약, 정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다루는 플랫폼-입점업체 간(P2B) 공정화 규제를 모두 추진해 왔습니다.31 

현재 주목받는 주요 발의안 중 하나는 2025년 12월 9일 의안번호 제2215044호로 발의된 이정문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입니다.32 이 법안은 적용 대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서면 
계약서 교부, 주요 조건 공개, 서비스 변경·중단 시 사전 통지, 그리고 법정 정산 주기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한 내에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자금의 최소 50% 이상을 은행 예치나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통지 및 투명성 요건의 일부는 
미국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인 입법안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의된 '2026년 
온라인 판매자 권리장전법(H.R. 9799)'은 중대한 정책 변경 시 사전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고, 계정 
정지 및 자금 동결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33 

이 법안의 제1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서비스 제한 또는 거절, 차별적 대우, 거래 강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불이익 제공 등 명시된 유형의 위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역시 
미국 법안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의된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S. 
4746)'은 차별적 대우, 끼워팔기, 그리고 사업자(입점업체)의 경쟁 능력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앱스토어 자유법 (H.R. 3209)'은 특정 끼워팔기 및 앱 개발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34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KFTC)에 조사권, 시정명령권, 동의의결권 및 과징금 부과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공식 입법 
기록에 따르면 2025년 12월 10일 소관위 회부 이후 12월 16일 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전통적인 경쟁법상 구제조치를 넘어서는 정산 및 자금 분리 관리 요건 등을 
포함하여 플랫폼에 특화된 규제 체계를 신설하게 됩니다.35 제13조에서는 여러 유형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들의 실제 적용은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해석 및 하위 집행 
규정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행 이후 한국의 일반적인 행정 및 법원 절차를 통한 사법적 심사(재판)는 
가능하지만, 이 법안은 새로 신설되는 플랫폼 특화 의무에 맞춘 별도의 불복 상소 절차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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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24억 
 

141억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36 이러한 특징들은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상당한 법적 준수 
부담과 소송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담이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크게 
작용할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37 
이는 형식적으로는 국적 중립적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가할 수 있는 
한국의 규제 조치들을 미국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38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국내적 권한을 넘어, 경쟁 및 디지털 규제가 집행되는 방식을 제약하는 절차적 
기준, 통상 규칙, 그리고 양자간 합의까지 포괄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과징금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불균형하게 무거운 
제재 부담을 받았는지를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집행 데이터 
전체 데이터가 확보된 가장 최근 연도인 2025년까지, 2016~2025년의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이 부담한 평균 과징금(공정위의 근거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MRFTA) 위반에 대해 부과된 행정제재금)을 미국 외 
외국 기업 및 한국 기업들이 부담한 금액과 비교·계산했습니다. 분석 대상인 미국 기업들과 유사한 
규모의 한국 기업들을 비교하기 위해 재벌 그룹(본 분석에서 재벌로 분류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의 4개 그룹과 계열사)과 비재벌 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한국 및 타국 기업 대비 현저히 높아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재벌 대기업이 부과받은 평균 과징금은 
140억 원이었고, 비재벌 한국 기업은 16억 원, 미국 외 외국 기업은 24억 원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기업이 부과받은 평균 과징금은 39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비재벌 한국 기업의 24.8배, 한국 
재벌 대기업의 2.8배, 한국 기업 전체 평균(약 19억 원)의 21배, 그리고 미국 외 외국 기업의 
16.6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림 1: 국적 및 규모별 평균 과징금, 2016~2025년 (2025년 원화 기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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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 대상 과징금 비중, 한국 내 매출 비중 대비 현저히 높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에서 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경제 내에서 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높습니다. 공정위가 핵심 반독점 위반 
행위(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때 법 위반 행위의 영향을 받은 국내 특정 시장에서의 매출액인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만큼, 과징금의 비례성을 단순 비교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공정위 과징금 총액 중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이들 기업이 한국 내 
전체 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40 만약 이 두 비중이 대략 
일치한다면, 과징금이 국내 시장에서 각 기업이 벌이는 경제 활동 수준에 대략적으로 비례하여 
부과되고 있음을 시사할 것입니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 기업이 공정위 과징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전체 기업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2023년 기업조사(Enterprise 
Survey)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전체 기업 매출의 20.3%를 차지한 반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에서는 28.5%를 차지했습니다.41 중국이 한국의 최대 
상품 무역 상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이 외국 기업 과징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했습니다.42 반면, 미국 기업은 2025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한국과의 전체 상품 
무역액이 중국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과징금 총액의 8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43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 기업 과징금 중 
중국 기업이 차지한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미국 기업은 8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비즈니스코리아(Business Korea)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전체 기업 매출의 
19.9%를 한국 재벌 대기업이 차지했으나,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이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비중은 12.1%에 그쳤습니다.44 외국 기업 매출과 재벌 매출을 제외한 잔여분으로 계산한 비재벌 
한국 기업의 매출 비중과 과징금 비중은 상당히 비슷한 수준으로 각각 59.8%와 59.3%였습니다. 

그림 2: 국적 및 규모별 과징금과 기업 매출의 추정 비중45 

 

 
0%  한국 재벌 기업  한국 기업(재벌 제외)  외국 기업 100% 

기업 매출 비중 

19.9% 59.8% 20.3% 

과징금 비중 

12.1% 59.3%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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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에 대한 과징금 및 제재 편중 현상, 한미 간 갈등 유발 
미국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 4건과 관련된 과징금은 미국 기업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의 약 87%를 차지합니다: 2017년 퀄컴의 위반 2건에 따른 과징금이 약 ₩1.2조원이며, 
구글의 2021년 및 2023년 위반 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2,560억원과 ₩440억원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미국 기업에 부과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제재의 전부에 해당하므로, 그림 
3은 분석에서 해당 위반 유형 전체를 제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미국 기업에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56억 원으로, 비재벌 한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인 약 16억 원의 3배를 넘었고, 한국 
전체 평균인 18억 원의 3배였으며, 미국 외 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인 23억 원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한편 재벌 기업의 평균 과징금은 140억 원으로 미국 기업 평균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재벌 기업들의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반면, 부당한 공동행위(특히 입찰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특히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대폭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재벌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린 가장 최근 사례는 2015년 LG에 
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으로, 이는 미국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평균과징금인 3,820억 
원46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보다 최근인 2023년과 2024년에는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만 비재벌 기업인 카카오가 각각 280억 원과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47 
마찬가지로 2021년에는 비재벌 대기업인 네이버가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금액조차 미국 기업에 부과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중 가장 낮은 금액의 
7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Google의 2023년 440억 원 과징금.48 

그림 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제외한 평균 과징금, 2016~2025년 (2025년 원화 기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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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외하더라도, 미국 기업에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56억 원으로, 
비재벌 한국 기업에 부과된 평균 과징금인 약 16억 원의 3배를 넘었으며, 미국 외 외국 기업에 
부과된 평균 과징금인 23억 원의 2배를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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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규모가 큰 미국기업 과징금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평균치를 끌어올립니다.  2024년 쿠팡에 부과된 1,660억 원 규모의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이 바로 그것으로, 이는 해당 위반 유형에 대해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중간값인 6억 2,400만 원을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유형에 더해 이 과징금(쿠팡 건)까지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은 비재벌 한국 기업의 평균인 16억 원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 됩니다. 한편 미국 외 
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은 23억 원, 한국 재벌 대기업의 평균 과징금은 140억 원을 각각 
유지합니다. 
그림 4: 평균 과징금, 2016~2025년, 모든 연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테고리 및 2024년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제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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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외하고 2024년 쿠팡에 부과된 1,660억 원의 과징금을 
제하더라도,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 부과액이 재벌 대기업보다 낮아지고 비재벌 한국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사실이 동등한 처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주요 선도 기술 기업들에 예외적으로 과도하게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림 5]는 퀄컴, 구글, 그리고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이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 1조 7,600억 원의 사실상 전부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체의 96.5%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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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퀄컴, 구글, 쿠팡 및 기타 모든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2025년 원화 기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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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구글,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이 미국 기업 전체에 부과된 과징금의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가능한 한 통제한 상태에서 이들 미국 기업 
하위 표본의 평균 과징금을 한국 기업 중 평균 과징금이 가장 높은 재벌 기업 하위 표본의 평균 
과징금과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참조: 그림 1, 그림 3, 그림 4). 

그림 6을 보면 미국 기업 하위 표본에 부과된 평균 시정명령 과징금 2,190억 원은 재벌 기업의 
평균 시정명령 과징금인 37억 원뿐만 아니라, 재벌 기업의 평균 검찰 고발 건 과징금인 320억 
원보다도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검찰 고발 조치는 단순 시정명령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위법 행위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놀라운 일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위반 사업자의 "위법성 
점수(각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평가기준 고시에 따라 산출됨)가 1.8점 이상"인 경우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52 실제로 해당 평가 기준표에서 시정명령은 2.0의 가중치가 부여되는 
반면, 검찰 고발은 3.0의 가중치가 부여됩니다.53 

2017년 퀄컴과 2021년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은 검찰 고발이 아닌 시정명령 조치에 수반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부과된 과징금[7,190억 원 및 5,120억 원(퀄컴, 2017년) 
그리고 2,560억 원(구글, 2021년)]은 2021년 부당지원행위로 삼성에 부과된 가장 높은 검찰 고발 
과징금(1,150억 원)이나 같은 해 공공조달 입찰 담합으로 현대제철에 부과된 검찰 고발 
과징금(1,030억 원)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2024년 쿠팡에 
부과된 1,660억 원의 검찰 고발 건 과징금은 삼성에 부과된 과징금보다 44% 더 높습니다. 

 

기타 미국 기업 
퀄컴/구글/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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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억 원 

1,660억 원 

37억 원 

그림 6: 위반 유형별 평균 과징금, (2016–2025년, 2025년 원화 기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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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선도적인 미국 기술 기업들에 집중된 불균형적으로 높은 과징금 부과 패턴은, 역대 
공정거래위원장 집권 하에 점점 더 공격적으로 진행된 공정위의 법 집행 및 규제 추진 행보로 일부 
설명될 수 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2019~2022년 재임)은 빅테크를 규제하기 위한 
고강도의 사전 규제 방식 도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일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조성욱 위원장이 언급한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 거래 촉진 집중" 방침의 일환으로, 
2020년 9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음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내용상 유사하지만 별개의 법안입니다.55 
(2021년 1월 정부입법 제2107743호로 제출된 이후, 국회에서 2024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56 나아가 공정위가 2021년 12월 구글에 2,5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역시 
조성욱 위원장 재임 당시의 일로, 이는 2017년 퀄컴 과징금 이후 미국 기업에 부과된 단일 건 기준 
최대 규모였습니다. 

조성욱 위원장의 후임인 한기정 위원장(2022~2025년 재임)은 한 발 더 나아가 2023년 12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PCPA)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달 한기정 위원장은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적시성 있는 규제 도입을 통해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면밀히 심사하는 것이 2024년 공정위의 정책 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57 
비록 한 위원장이 2024년 9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PCPA)과 그 사전 규제 틀을 최종 
철회하기는 했으나, 2023년 12월 구글에 부과된 440억 원의 과징금과 2024년 8월 쿠팡에 부과된 
1,660억 원의 과징금 역시 한 위원장 체제의 공정위에서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2025년 9월, 한기정 위원장의 후임으로 주병기 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서 "통상 협상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58 그러나 불과 4개월 후,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사전 규제라는 주장을 부인하며 
"쿠팡에 대해 더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59 2026년 7월, 주병기 
위원장의 공정위는 구글 앱마켓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절차 개시를 
발표했습니다.60 가장 최근인 2026년 9월 1일에는 쿠팡이 8월 현장 조사에 협조하지 않자 사전 
통지 없는 불시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공정위가 행정조사기본법상 
법적으로 요구되는 7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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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에 대한 편향성 해결 방안 
앞서 살펴본 정량적 분석은 가장 최근 미 하원 사법위원회가 발표한 분석 및 올해 초와 2025년 
아시아정책연구소(NBR)가 발간한 심층 보고서에서 제기된 한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편향성 관련 
질적 분석에 신뢰성을 더해줍니다.62 따라서 이제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불공정한 처우를 
종식하기 위해 국제 협정은 물론 국내 권한을 포함하여 활용 가능한 어떤 수단들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쟁 정책 공약 

OECD 경쟁법 집행에 관한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961년에 설립되었습니다.63 
미국은 OECD의 20개 창립 회원국 중 하나였으며, 한국은 1996년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64 OECD는 38개 회원국 및 협력국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통계를 발표하며 정책 
분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성과와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국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65 이러한 기준 중 일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 및 국제 협정인 반면, 일부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 및 선언 형태를 띱니다. 그러한 구속력 
없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2021년 10월 OECD 이사회에서 채택된 '경쟁법 집행의 투명성 및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권고(이하 권고)입니다.66 

이 권고는 준수국들이 "경쟁법 집행이 비차별적이고, 비례성을 갖추며,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67 해당 권고를 제안한 
경쟁위원회는 "2011년부터 다양한 각도에서 경쟁법 집행의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살펴왔으나", 
이 권고의 결실을 맺은 2년간의 협의 과정은 2019년 경쟁위원회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68 

미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해당 권고를 준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양국은 해당 권고가 제정될 
당시 각각 마칸 델라라힘(Makan Delrahim)과 김형배를 통해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국 역할을 
수행했으며, 오늘날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69 비록 이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권고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가가 그지침을 무시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안타깝게도 본 보고서가 밝혀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조사 
대상의 국적이나 소유 구조에 대한 편견 없이 경쟁법 집행을 수행하라"는 권고상의 지침을 점점 더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방식과 절차적 불투명성은 권고안의 
핵심 조항들 즉,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회피할 것", "정보 요구, 현장 
조사 및 인터뷰에 대한 일관된 규칙과 지침을 가질 것",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조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70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우에 관한 우려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공정위가 "미국 기업들이 증거 및 정보를 입수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19년 3월 공정위의 절차적 규칙과 관련하여 양자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71 
USTR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에 의거하여 이 협의를 요청했으며, 비차별적 반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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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과 KORUS FTA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음 소단원에서 다룹니다.72 

한미 FTA, 제16장: 경쟁법 및 반경쟁적 기업 행위 
2019년 3월 15일, USTR은 한국이 한미 FTA 제16.1.3조, 즉 서명국이 경쟁 사건의 피심인으로 
하여금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 및 기타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정위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73 USTR은 한국 
정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MRFTA) 개정안이 "공정위 심의 절차가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미국 기업의 적법 절차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한다는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후 이 협의를 요청했습니다.74 

2019년 7월 9일, USTR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양자 
협의의 일환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일본·한국·APEC 담당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한국이 한미 FTA [제16.1.3조] 준수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75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 4월 29일, 대한민국 국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MRFTA)을 개정하여 "요청 시 피심인의 증거 서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조사관의 
잠재적인 '저인망식/별건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조사 전에 조사 목적, 예상 
기간 및 조사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명시한 공식 통지서를 전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76 나아가 
2020년 12월, 공정위는 "피심인의 외부 대리인이 영업비밀로 분류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규칙을 채택했습니다.77 

이러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행정규칙 채택이 법률상으로는 USTR이 제기한 절차적 우려를 
해소했으나, 올해 1월 그리녹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가 제출한 301조 청원서가 명백히 
보여주듯 사실상으로는 이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78 

특이하게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양자 협의에서는 현안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한미 FTA 조항인 
'차별적 집행' 조항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FTA는 미국과 한국의 경쟁 당국에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인이 아닌 자를 자국인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79 이 
조항은 본질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미국 기업을 한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우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상으로 공정위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어느 당사국도 제16.1조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분쟁 해결 
절차에 의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80 한미 FTA는 단지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국이 
"협의에 응하고" 상대국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충분하고 전향적인 고려를 기울일 것"만을 요구할 
뿐입니다.81 

결과적으로 'OECD 경쟁법 집행의 투명성 및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권고'와 '한미 FTA 제16장' 모두 
사실상 강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보고서의 다음 섹션에서는 선도적인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타 양자 협정 및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어떻게 발동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통상 조치 
한미 통상 관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당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큰 
균열은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했던 2025년 4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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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조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82 (다만, 이 '해방의 날' 관세는 이후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SCOTUS)에 의해 무효화되었습니다.) 83 당시 행정부는 초기에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84 이는 한미 FTA(KORUS)를 통해 달성한 관세 자유화 정책으로부터의 급격한 
이탈을 의미했습니다. 2024년까지 한미 FTA는 양국 간 평균 관세율을 3%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미 낮추었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 상품 수출의 약 95%가 무관세로 진입하고 있었고, 남은 관세 
대부분도 2026년까지 철폐될 예정이었습니다.85 

 

한미 전략 무역·투자 협정에서 한국 내 모든 차별적인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 입법 및 
불균형적인 경쟁 집행을 사실상 종료 했어야 합니다. 

 

관세는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표 1 참조). 주요 이정표는 2025년 7월에 발표되고 
11월에 세부 사항이 공개된 한미 전략 무역·투자 협정으로, 상호 관세 체제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한국산 상품에 대해 15%의 합산 관세율을 설정하는 한편,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86 해당 협정은 관세를 넘어 경제 안보 및 국내 규제와 같은 문제까지 
다루었습니다. 디지털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표 1: 트럼프 2기 행정부 기간 중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특정 부문에 대한 232조 관세 제외) 

날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이정표 

2025년 1월–4월 3% 미만 KORUS의 이행87 

2025년 4월 
기본 세율 10%; 한국의 경우 3개월 
후 25%로 인상 “해방의 날” 관세88 

2025년 7월 7일 25% 
트럼프는 합의가 없을 경우 관세가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89 

2025년 7월 31일 15% 
미국과 한국은 무역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90 

 
2025년 11월 13일 

관세율은 적용 가능한 
KORUS/최혜국대우(MFN) 세율과 
15% 중 더 높은 세율로 
적용됩니다. 

한국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 발표91 

 
2026년 2월 20일 

 
IEEPA 관세 철회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를 포함한 IEEPA 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92 

 
2026년 2월 24일 

10% 
미국은 IEEPA 관세를 임시로 대체하기 
위해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했습니다.93 

 
2026년 7월 24일 

적용 대상 상품의 합산 관세율 
12.5% 원칙. 기본 세율이 그 
이상인 경우 및 면제 품목은 예외 

제122조의 효력이 만료되었고, 미국 
정부는 관세를 시행했습니다 
강제 노동에 대한 제301조 조사에 
따라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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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0일 미국 대법원(SCOTUS)이 IEEPA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한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상당 부분 변경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대법원의 
판결이 보다 광범위한 한미 무역 관계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한미 전략 무역·투자 합의는 
유지되고 있으나, 관세 체계는 이후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4일부터는 제301조 조치에 따라 
적용 대상 한국산 상품의 합산 관세율이 원칙적으로 12.5%가 되었으며, 기본 세율이 그 이상인 
경우와 면제 품목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한미 전략 무역·투자 협정의 이행 
한국 전략 무역·투자 협정(또는 공동 성명)은 한국이 "경쟁 사건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약속합니다.95 또한 이 협정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96 
이 협정은 한국 내 모든 차별적인 형태의 플랫폼 규제와 불균형적인 경쟁 집행을 사실상 종료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협정 직후,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제정을 계속 추진하면서 그 증거가 드러났습니다.97 그러나 
‘공정화법’은 공정위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조사·제재 재량권을 부여하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세부적인 규제 제약을 가하며, 미국 기술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광범위한 기소 재량권을 부여하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규제적 
제약을 부과하며, 미국 기술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98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집행 및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이미 양국 
무역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공동 성명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양측은 무역 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2025년 말까지 특정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26년 3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쿠팡 조사 및 더 광범위한 디지털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로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습니다.99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집행 및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이미 양국 무역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USTR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 2025년 11월 약속을 준수하도록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태도를 미국 무역 협상가들의 확고한 입장의 하나로 다루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공동 성명에서 예상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이행하고 디지털 규제가 무역 갈등의 반복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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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불공정한 처우에 대응하는 제301조 발동 
제301조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위반을 먼저 입증하지 않고도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외국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100 USTR은 디지털 서비스세를 포함하여 미국 디지털 기업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이 권한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101 USTR의 조치가 미국 기업을 
겨냥하는 한국 정책 결정자들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301조 조치는 차별적인 
한국의 집행이나 플랫폼 규제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301조 조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제302조 (a)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USTR은 제302조 (b)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102 전자는 이미 한국의 차별적 대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1월,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인 그린오크스 캐피털 파트너스(Greenoaks 
Capital Partners)와 얼티미터 캐피털 매니지먼트(Altimeter Capital Management)가 이러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103 이 청원서는 USTR에 차별적인 것으로 주장되는 한국 정부의 행위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으며, 다른 구제책들과 함께 더 강력한 차별금지 및 적법 절차 준수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의 근거는 2025년 11월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상대로 불균형적인 
다부처 합동 단속 캠페인을 벌였다고 주장합니다. 청원인들은 이를 한국 기업들이 관련된 유사한 
사건에 대해 당국이 대응한 방식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서는 더 나아가 쿠팡의 사례가 
"한국 정부의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행위 패턴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104 

폴리티코 프로(POLITICO Pro) 보도에 따르면, 그린오크스 캐피털 파트너스와 얼티미터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청원은 2026년 3월 "미국무역대표부와의 회의 및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처우를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제301조 조사를 추진할 의도가 있음을 시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최종 철회되었습니다.105 

이러한 맥락에서 보고서의 분석은 청원서에서 처음에 주장했듯이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일상적으로 미국 기업에 공격적인 수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추가로 보여줍니다.106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증거는 미국 기업에게 사실상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한국의 규제 및 그 집행에 대한 더 
광범위한 제301조 조사의 필요성을 더욱 강력하게 입증합니다. 이로써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먼저 행동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USTR은 한국의 관행을 막는 데 지금까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관세를 넘어, 한국의 서비스에 수수료나 제한을 부과하거나 기타 무역 양허를 정지함으로써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처우에 관한 오래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긴밀한 동맹국이자 서로의 경제 성장, 기술 혁신,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한국은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통해 미국의 AI 스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석유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유형 상품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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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교류는 엄청나며, 상호 풍요롭게 하고, 미국의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와 방탄소년단(BTS), TV 시리즈 CSI 와 오징어 게임,  영화 
오디세이(The Odyssey) 와 브로커(Broker) 는 양국 시장에서 Apple Music 또는 YouTube music, 
Netflix 또는 Amazon Prime을 통해 유통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미국 기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데 있어 사실상의 
편향이 존재함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미국 기술 기업,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는 것은 한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및 이커머스 플랫폼의 규모와 범위로부터 
이익을 얻는 미국 수출업체와 한국 중소기업(SME) 모두에 피해를 줍니다. 이러한 행위 패턴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통과되면 제301조 조사가 발동될 강력한 명분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긴밀하게 연결된 미국과 한국의 
경제 모두에 피해를 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통과시켜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유럽연합(EU)의 행보에 동참할게 아니라, 그 
적용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 시장의 우려를 해결하는 데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온 기존의 
반독점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경쟁법을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위반 행위의 엄중함에 비해 
과도하거나,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위반을 한 국내 기업보다 불균형하게 높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태도를 고수한다면, 한미간 전략적 관계가 불필요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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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해당 데이터는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부과한 과징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57건의 관측 
데이터는 10년간, 20개 국적의 기업 그리고 12개 위반 유형을 포괄합니다: 12개의 위반 유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부당 표시·광고, 부당한 담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의결서 번호당 기업별로 여러 건이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은 명목상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6,025억 4천만 원에 달하며, 명목 과징금의 총액은 
6조 6,874억 5천 4백만 원입니다. 본 분석은 과징금의 국가 간 비교뿐만 아니라 시점 간 비교도 
다룹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제공하는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인플레이터 계수표를 구축함으로써 
수행되었습니다.107 10년간의 실질 과징금 총액은 7조 5,966억 1,765만 
2,891원(₩7,596,617,652,891)에 달했습니다. 본 보고서의 '공정거래위원회 집행 데이터' 섹션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음 금액들은 2025년 기준 실질가치로 보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집행 
및 규제' 섹션의 과징금은 명목 금액으로 보고됩니다.) 

과징금은 위반 유형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나, 부당한 공동행위(4조 4천억 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1조 6천억 원), 불공정거래행위(1조 원)가 전체 금액의 93%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과징금 위반 유형의 순위는 기업의 국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부담한 과징금(5조 4천억 원)의 대부분은 부당한 공동행위(4조 1천억 원), 
불공정거래행위(8,060억 원), 부당 하도급거래(1,750억 원)에서 발생한 반면, 미국 기업이 
부담한 과징금(1조 8,000억 원)의 대부분은 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1조 5,000억 원), 
불공정거래행위(1,930억 원), 부당한 공동행위(280억 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총 3,157건의 관측치 및 7조 6천억 원의 총과징금 중, 국제합작투자, 이중 본사 소재지 또는 그 
자회사라는 이유로 복수 국적이 부여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26건으로 160억 원에 
불과합니다. 합작법인 및 이중 본사 소재지 기업의 국적에 한국과 미국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기업 국적에 미국은 포함되나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기업으로 취급되었으며, 기업 국적 중 적어도 하나가 
한국인 경우에는 "한국 기업 관련 합작법인"이라는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카테고리는 한국이 관련된 합작법인이 '미국' 또는 '미국 외 외국' 카테고리에 포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개 사건처리정보 웹사이트에서 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108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각 연도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의결일, 
대표조치유형(고발 및 과징금), 대표위반유형을 기준으로 공정위 웹사이트를 필터링하여 
데이터를 추출했으며, 본문검색에 "과징금"을 포함했습니다. 각 사건에 해당하는 PDF 문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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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여 기록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유형(고발 또는 과징금), 사건번호, 의결서 번호, 
사건명, 기업명, 기업 국적, 다국적기업 여부, 업종, 법적 위반, 위반 카테고리, 의결일, 명목 원화 
기준 과징금액. 

초기 검토 결과, 449건의 중복 데이터와 명목 금액 기준 7,259억 400만 
원(₩725,904,000,000)의 과징금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중복 패턴을 감지했습니다: A. 여러 주체에 걸쳐 연대납부 대상인 
동일 과징금이 여러 법인에 중복 기재된 경우, B. 위반유형을 제외하고 동일한 행이 반복된 경우, 
C. 조치유형을 제외하고 동일한 행이 반복된 경우, D. 완벽히 동일한 행이 반복된 경우, E. 
의결서 번호의 서식만 달리하여 동일한 행이 반복된 경우. 이 과정에서 "국적" 및 "의결일" 
항목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십여 개의 행이 확인되었으며, ITIF는 온라인 조사와 데이터 내 
동일한 의결서 번호를 가진 행을 참조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이를 각각 수정했습니다. ITIF는 
데이터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협력했습니다. ITIF와 CCIA의 
공동 작업 결과, 총 628건의 중복 데이터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명목 금액은 
1조 6,080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8건의 명목 금액 5,620억 7,300만 원은 미국 기업에 부과된 
금액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앞서, ITIF는 2025년 원화 기준 실질 과징금액을 위한 새로운 열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목 금액에 해당 처분 연도의 인플레이터를 곱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2010년 기준)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1.73% 상승했으므로, 2016년 
의결건의 명목 과징금액에 1.2173을 곱하여 실질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ITIF는 또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및 그 계열사들과 관련된 모든 과징금을 식별하기 위해 '재벌' 열을 
만들었습니다. 
생성형 AI는 데이터 내에서 이러한 기업 37개사를 식별했으며, 이는 65건의 관측치 및 
9,190억 8,794만 9,517원에 해당합니다.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매출 비중을 산정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층화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여 1,518개 기업의 데이터를 수집한 세계은행의 2024년 한국 기업조사(WES)를 
활용합니다.109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는 한국 내 270,199개 기업을 대표하며, 이 중 외국 기업은 
1,993개사로 한국 총매출의 20.3%를 차지합니다. 더 정교한 계산을 위해서는 한국의 대기업과 
외국의 대기업을 비교했어야 하나, 세계은행 기업조사(WES)는 세부 분해 수준까지 대표성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외국 기업의 매출 비중과 과징금 점유율을 비교하고자 한 동기는 후자가 전자보다 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감시 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비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행 활동이 전체 경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과 반드시 엄격하게 
비례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러한 비교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들은 특정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의 활동이 경제 전체 비중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복 데이터 및 과징금 액수와 관련이 없는 관측치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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